
제282회 시의회임시회
기 획 경 제 위 원 회
’18.7.13(금) 10:00

주 요 업 무 보 고

2018. 7

기 획 조 정 실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실, 3관, 12담당관・과, 53팀, 1직속기관・1출연기관

기 획 조 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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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8대학 10대학원 6처)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6연구실 3센터)

인 력 306/274명(정원/현원)
(’18. 7. 12.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306 / 274 (139) 256 / 229 42 / 35 1 / 1 7 / 8

기 획 담 당 관 33 / 29 (10) 30 / 26 1 / 1 2 / 2

조 직 담 당 관 31 / 30 (16) 29 / 29 1 / 1 1 /

평 가 담 당 관 34 / 30 (17) 32 / 28 1 / 1 1 / 1

법 무 담 당 관 25 / 23 (13) 23 / 21 1 / 1 1 / 1

법 률 지 원 담 당 관 29 / 28 (17) 14 / 13 15 / 14 / 1

대 외 협 력 담 당 관 27 / 22 (9) 20 / 19 7 / 2 1

예 산 담 당 관 40 / 35 (13) 39 / 34 1 / 1

재 정 관 리 담 당 관 18 / 17 (9) 17 / 16 1 / 1

시민참여예산담당관 9 /8 (5) 8 / 7 1 / 1

공 기 업 담 당 관 17 / 14 (6) 15 / 12 2 / 2

국 제 교 류 담 당 관 27 / 26 (15) 17 / 15 8 / 8 1 / 1 1 / 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6 / 12 (9) 12 / 9 4 / 3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총괄, 공약총괄 관리 등

조 직 담 당 관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

○ 지방분권 업무 및 학술용역심의

평 가 담 당 관
○ 시정 주요사업․시책 평가 및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

법 무 담 당 관
○ 자치법규 제․개정, 규제개혁

○ 행정심판,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총괄, 주요 시책사업 법률자문, 계약(협약) 심사

○ 서울시공익변호사단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등

대외협력담당관
○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협력, 남북 간 교류협력 업무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 지자체 등 협력관련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재정관리담당관
○ 市 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 · 국고보조금 총괄 등

시 민 참 여 예 산
담 당 관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리

○ 예산학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공 기 업 담 당 관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국제교류담당관
○ 도시외교 계획 수립, 국제교류 업무 총괄 조정

○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협력 및 국제의전 지원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국제기구 유치․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



예 산 총규모 : 1조 3,960억원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사업수) 2018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2,438,845 (78) 1,395,971 (78) △1,042,874

일 반 회 계 927,561 (62) 555,571 (61) △371,990
도시개발 특별회계 26,920 (-) 40,674 (-) 13,754
기 금 1,484,364 (16) 799,726 (17) △684,638

○ 일반회계 : 총 5,556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사업수) 2018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927,561 (61) 555,571 (62) △371,990

기 획 담 당 관 1,035 (3) 1,229 (3) 194

조 직 담 당 관 98,699 (10) 85,139 (12) △13,560

평 가 담 당 관 1,727 (7) 2,638 (6) 911

법 무 담 당 관 555 (3) 661 (3) 106

법률지원담당관 4,616 (2) 5,824 (2) 1,208

대외협력담당관 3,973 (7) 4,356 (7) 383

예 산 담 당 관 186,863 (3) 259,820 (3) 72,957

재정관리담당관 619,345 (6) 183,660 (5) △435,685

시민참여예산담당관 464 (2) 630 (3) 166

공 기 업 담 당 관 789 (4) 697 (4) △92

국제교류담당관 4,051 (7) 5,542 (7) 1,49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5,444 (7) 5,374 (7) △70

○ 도시개발특별회계 : 총 40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사업수) 2018년 (사업수) 증 감
예 산 담 당 관 26,920 (-) 40,674 (-) 13,754

○ 기금 : 총 7,99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사업수) 2018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1,484,364 (16) 799,726 (17) △684,638
재정투융자기금 727,603 (-) 591,495 (-) △136,108
감 채 기 금 727,463 (-) 183,161 (-) △544,302
남북교류협력기금 11,345 (1) 10,875 (1) △470
대 외 협 력 기 금 12,225 (15) 13,281 (16) 1,056
지 역 개 발 기 금 5,728 (-) 914 (-) △4,814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Ⅱ. 정 책 목 표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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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시정 주요정책 현안을 기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민선7기 성공적 시정운영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추진

 시민접점 분야 시민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합리적 기구·정원 조정을 통한 시정 성과 창출 지원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효율화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추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다양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소송수행 전문성 강화

3. 실효성 있는 예산 재정 관리체계 확립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투자심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투자‧출연기관 설립 지원 및 경영평가 실시

 노동이사제 성공적 정착 및 전국 확산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서울-평양 도시교류 추진

 타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

 정책 수출 및 국제기구 유치로 서울의 위상 강화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시정 주요정책 현안을 기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민선7기 성공적 시정운영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추진

 시민접점 분야 시민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합리적 기구‧정원 조정을 통한 시정 성과 창출 지원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1 시정주요정책현안을기획조정하는컨트롤타워역할강화

시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간 조정 및 부서간 협업을

지원하는 시정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추진방향

○ 시정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중장기 시정 마스터 플랜 기획 수립

○ 주요 정책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부서간 칸막이 해소 및 소통 협력 지원

○ 현안발생 시 회의소집 및 시정자원 투입으로 의사결정 지원과 대응체계 구축

 추진내용

○ 시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한 중장기 시정 운영계획 수립 관리

- 최상위 계획인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으로 시정 운영방향 제시

- 공약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통해 대시민 공약 실천(메니페스토) 지원

○ 실 본부 국간 정책 조정을 통해 주요시책의 원활한 업무추진 지원

- 정례 수시 회의체(정례간부회의 등) 운영을 통해 관련부서간 소통 및 협업 유도

- 소관 불분명 업무는 총괄 및 협조부서 지정으로 명확한 역할분담 부여

○ 긴급한 현안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적시성 있는 상황 전파와 긴급현안 회의소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조직 예산 인력 등 시정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주요 컨트롤 타워 기능]

중장기 상 시 긴 급

시정철학 반영
시정운영계획 수립 관리

부서간 정책조정으로
시책 적기추진

현안발생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2 민선7기성공적시정운영을위한 4개년계획수립추진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4개년간의 서울시정 기본계획을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더 깊은 변화 위원회」자문을 받아 수립

 추진방향

○ 공약사항을 포함하여 시민체감도가 높고 시정방향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제시

○ 소관 실 본부 국이 전문가, 시민그룹 등으로 구성된「더 깊은 변화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민관 참여형 계획을 수립해 대외 발표

 계획구성 ※ 더깊은변화위원회의 최종 자문을 거쳐 확정

비 전 :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

정책목표 :미래특별시, 상생특별시, 사람특별시, 안전특별시, 일상특별시,
민주주의특별시

핵심과제 :정책환경, 정책방향, 시민체감지표, 사업계획 등

투자계획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 핵심과제 및 분야별 투자수요 등

 더 깊은 변화 위원회 구성 운영

○ 전체위원회 : 56명으로 구성(전문가, 시민그룹, 현장 활동가 등)

○ 기획위원회 : 각 분과 위원장 포함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 분과위원회 : 정책목표별 6개로 구성(위원회별 9명 내외)

※ 미래 도시 사람 안전 일상 민주주의 위원회

 추진계획

○ 분과위원회 운영 및 핵심과제 사업계획 수립 : 7.5(목)~8.14(화)

○ 기획위원회 및 전체위원회 개최 : 8.21, 24, 31

○ 핵심과제 대시민 발표(예정) : 9.10(월) 예정



3 시민접점 분야 시민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시민생활과밀접한행정서비스에대해수혜시민이직접만족수준을평가하고,

제기된 개선요구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방향

○ 시 행정의 고객인 시민들이 직접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

○ 외부 전문기관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추진개요

○ 시행근거 : 서울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시민평가)

- 시장은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 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상수도, 공공도서관, 공원 등 시민생활 밀접 행정서비스 분야

- ’99년 최초 시행 후 매년 5~10개 분야 선정 실시

○ 평가방법 : 전문 여론조사 기관 조사(방문면접․전화․온라인 조사)

 ’18년 추진계획

○ 조사대상 : 5개 분야 13,700명

조사분야 표본수 조 사 대 상

일 자 리 센 터 3,000명 ▪ 일자리 센터,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 이용 시민

도 로 안 전 3,000명 ▪ 도로 안전 관련 운전자 및 보행자

자 전 거 이 용 3,300명 ▪ 자전거 도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시민

주 거 복 지 2,000명 ▪ 주거복지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이용 시민

캠 핑 장 2,400명 ▪ 난지캠핑장 등 6개 캠핑장 이용 시민

○ 조사업체 선정 및 착수보고회 개최 (’18. 6)

- 행정서비스 조사대상 분야별 전문가 ‘설문방법 및 문항’에 대해 자문

○ 행정서비스 분야별 시민평가 조사 실시(’18. 7~11월)

○ 조사결과 시홈페이지 공개 및 정책개선 활용(’19. 1월)



4 합리적 기구․정원 조정을 통한 시정 성과창출 지원
ㅋ

기준인건비, 기구정원 규정 등 통제적 지방조직 관리 환경속에서

시정 핵심과제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합리적 조직관리

 조직관리 운영 방향

○ 기구 설치 필요성, 기능 적정성 분석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고 시정현안의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 적정 수준의 행정기구, 정원산정, 기능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조직관리

－ 유사․중복, 행정수요 감소, 성과 미흡, 민간위탁 전환 분야 등

서울시 기구․정원 현황(2018.7.2. 기준)

◼ 본 청 : 3부시장, 1실 9본부 9국 13관·단 148과·담당관

◼ 소속기관 : 3사업본부 32직속기관(24개소방서 포함) 46사업소
◼ 시 의 회 : 1처 1실 5담당관 10전문위원
◼ 합 의 제 : 2위원회(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직관리 기본 전제

○ 지자체별 기구․정원 운영 기준인 ‘기준인건비’내 조직 운영

－ 행안부에서 지자체별 행정수요(인구수, 공무원 정원, 사업체 수 등)를 검토

하여 연도말 책정․통보

－ 2018년 서울시 기준인건비 1조 7,323억원, 2018년 편성인건비 1조 6,875 억원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 내 시의회 의결로 기구 및 정원관리

－3급이상기구설치, 사무분장추가, 삭제를위해서는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필요

－총정원,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 시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필요

 추진계획

○ 시정 핵심시책 조기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 ’18년 8월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실천을 위한 조직개편 : ’18년 11월



5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ㅋ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민의 삶 속에 녹아드는 진정한 지방분권 구현

 지방분권의 필요성

○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사회적 난제(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해결에 한계

○ 지역별여건과주민수요를반영한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지방분권선행필요

 추진방향

○ “내 삶에 꼭 필요한 지방분권”을 실생활 사례로 홍보, 시민 공감대 조성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 주도의 지방분권 중점 과제 추진

○ 시·도 지방분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대응 강화로 지방분권 과제 촉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15.4. 제정)

◼ 소요예산 : 111,500천원 ※ 예산 사업명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실적

○ 지방분권 핵심과제별(조직·재정·사무 등) 정책수립 및 법령·제도 개선 건의

○ 광역단위 온전한 자치경찰제․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 市 자치경찰 모델 발표(’18.2.),「우리시 재정분권 대응전략」수립(’17.8.~)

○ 전국지방분권협의회․시민사회와의 공동 대응으로 시민공감대 확산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회의 개최(’18.3.), 대학생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토론회(’18.3.)

《중앙정부 동향》
◼ 정부 개헌안 취지를 살려 법령 제·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분권과제 검토 중
◼ 자치조직권은「기구정원규정」일부 개정 검토 중으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정부, 합의문 형태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 발표(’18.6.21.)
- 서울 세종 제주에 자치경찰 시범 도입 및 대통령 임기 내 전국 도입



 2018년 중점 추진 사항

❶ 민선7기 차질 없는 조직개편을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집중 건의

○ 미래 행정수요 대비 조직설계에 필요한 ①3급이상 기구 설치 자율권 보장,

②부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위한 책임부시장제 도입 중점 건의

○ 민선7기 조직개편 일정 감안하여 8월중 대통령령(기구정원규정) 개정 요구

❷ 우리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범 도입․운영을 위한 준비 철저

○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은 자치경찰로 이관, 중립성 확보된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 원칙은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이수사권보유, 재정분권과연계하여운영재원확보

※’18.9월이후정기국회에서(가칭)자치경찰법제정논의예상, 市자치경찰팀신설(’18.8월)

❸「지방이양일괄법」제정 관련 이양 적절성, 행·재정 지원 적극 요구

○ 국가사무(514건)의이양을담은「지방이양일괄법」안, 하반기운영위회부예정

－ 이양 국가사무(514건) : 18개 중앙부처, 100개 법률, 10개 상임위 연계

○ 이양적절성, 이양사무수행시소요예산·인력등검토후적극의견개진(’18.7월)

※ (’18년)지방이양일괄법제정→(’19년)행·재정지원방안마련→(’20년)이양추진

❹ 불균등한 세입구조(8:2) 개편 및 지방 재정자주권 확대 건의

○ 정부안에 국세-지방세 6:4 실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담기도록 지속 요구

○ 지역 간 재정균형 달성 위해 지자체 참여・협의로 재정조정방안 마련
※행정안전부(지방세 확대, 국세 지방세 7:3 개선), 기획재정부(국세이양 최소화)

 추진계획

○ 행안부․대통령직속자치분권위원회에市분권핵심과제별법령개정사항지속건의

○ 주민자치 주간(’18.10.25.~10.31.),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등 운영(’18.10)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효율화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추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다양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소송수행 전문성 강화



1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효율화

민간위탁사업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통해, 시정 핵심가치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고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제도개요

○ 개념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중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 행정능률 향상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위탁),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도의 운영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3년 이내 위탁운영 원칙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공유재산법상 시설관리 위탁은 5년 이내)

- 민간위탁 신규 공모절차

위탁계획
수립

(주관부서)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
시의회
(동의)
(주관부서)

➡
예산편성
(주관부서)

➡ 민간위탁 공모
(주관부서) ➡

협약체결
및 운영
(주관부서)

➡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 민간위탁 사업현황                                     (’18.7.1.기준)

계
(건/억원)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 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84 7,561 357
(93%)

7,516 235
(61%) 5,848 122

(32%) 1,668 27
(7%)

45

○ ’18년민간위탁제도 운영예산: 706백만원



 추진실적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상반기 총 4회, 30건(신규3, 재계약27건) 심의

-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및 관행적인 재계약 여부 등 심의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10명 (내부 3, 외부전문가 7)

․운 영 : 연 4회 이상 대면심의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여 위탁하는 것

‣ 재위탁 : 위탁기간 만료 등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제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 : 11개 사무(4월, 평균 91.94점)

- 평가대상 : 법령 조례상 별도 평가체계 없는 연 위탁금 5억이상 사무(’18년 48개)

- 시기/방식 : 위탁 만료일 90일전 (위탁기간 내 1회) / 전문평가기관 평가

- 결과활용 : 위탁사무 업무개선, 재계약 적정성 심의 시 반영(60점 미만 재계약 배제)

○ 민관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 예산/회계/인사/복무 매뉴얼 개정(’18.6.)

- 근로기준법(주52시간) 개정에 따라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시간 준수의무 명시

- 성희롱․성폭력 피해발생시 협약해지 가능토록 표준협약서 개선

○ 통합 회계감사 대상(10억미만 → 모든 위탁사무) 단계적 확대

- ’18년 3월, 총 174개 사무 회계감사 실시(위탁금10억원미만 154개+10억이상 20개)

※ 이 외 190개 민간위탁사업은 위탁주관부서별 외부회계감사 실시

- 통합회계감사 실시 대상사무를 연차별로 단계적 확대 실시 예정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18. 7월, 9월

○ 제3차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9개 사무) : ’18.11월



2 불합리한 법령 제도 개선 추진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제도를 개선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

 추진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편익 증대를 위한 법령 제도 등 개선

○ 법령 제도개선 사항 중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

 추진내용

○ 안전, 경제 분야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 제도 과제를 발굴 및 건의

－ 시 뿐만 아니라 시민 접점에 있는 자치구 등도 과제 발굴하여 시민 체감도 제고

－ 중앙부처, 국회사무처, 법제처, 국회의원 등을 통해 발굴된 안건 개선 요청

<그간 추진 실적 >

◾ 성 과 : ’12년 ~ ’17년간 총 626건 과제 발굴 건의하여 130건(20.7%) 개선

◾ 개선사례 : ▴녹지지역내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20%→30%),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관련 강제조항 신설

○ 중앙정부 국회 및 정당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건의과제 개선율 제고

－ 정책협의체(행안부 및 시 도 부단체장), 국무 차관회의 등을활용하여 주요 안건 개선촉구

－ 국회사무처,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시 건의과제 설명 및 집중 건의

○ 법령·제도 개선 제안집 책자제작,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언론 홍보 추진

－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나 불수용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요청 책자 발간

－ 배포 대상을 정부 도서관 등에서 언론사까지 확대하여 기획기사 연재 추진

※ 주요 건의 과제 50여건 선정하여 책자화, ’13, ’15, ’16, ’17년 발간

 추진계획

○ 중앙정부, 국회, 법제처 등 법령 제도 과제 건의 : 수시

－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개선 등 상반기 건의 과제 103건 부처 건의(’18. 6월말)

○ 법령·제도 개선 우수사례(’12~’17) 백서 제작 및 배포 : ’18. 12월



3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시민지향적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도모

 운영개요

○ 설치근거 : 행정심판법 제6조

○ 위원정원 : 50명 이내[현원 37명(내부위원 5, 외부위원 32)]

○ 구 성 : 매회 8명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 6명)

○ 회의개최 : 매월 2회(1, 3주 월요일 또는 2, 4주 월요일)

○ 심판대상 : 시 소속 행정청(본청 제외) 및 자치구청장의 처분

 추진실적

○ 행정심판 청구건수 급증에 따른 제도 개선

－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처리절차 및 서식 간소화 추진(’16. 1.~)

※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6.

청구건수 1,298 1,715 1,627 1,614 845

재결건수 1,115 1,363 1,600 1,329 792

○ 개발행위허가등고난도사건증가에따른주부심제도확대운영

－ 주부심지정건수: 353건(’14)→338건(’15)→390건(’16)→388건(’17)→222건(’18. 6.)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30명→50명)에 따른 위원 증원 노력

－ 위원회 운영규칙 개정(’17. 2. 23.) 후 위원 20명 신규 위촉, 9명 재위촉

○ 자치구 및 사업소 행정처분의 적법성 제고방안 추진

－ 재결 사례집 제작 배포(’18. 5.), 행정심판 주요 인용사례 분석 통보(’18. 7.)

 추진계획

○ 행정심판전문성강화를위해다양한분야의법률전문가신규위촉추진(’18. 7.~)

○ 주요 행정심판 인용사례 전파 및 재결 사례 업데이트(수시)



4 다양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이 생활현장에서 신속하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확립

 추진방향
○생활 주변에서 편리하게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시민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이웃간 분쟁을 자발적·합리적으로 조정 유도

 사업개요

❶ 서울시 마을변호사

○ 언제나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담 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4개동)에 마을변호사 813명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지원

○ 매월 정기상담일을 지정하여 예측 가능한 상담서비스 제공

－ 동별 1~4회 정기상담일을 지정하여 25개 자치구에서 매월 590회 상담

○ 누구나 편리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 법률상담(월평균 1,300명 상담)

❷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 이웃간 분쟁을 주민 스스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완충장치

○ 시민 접근 편의를 위해 서소문청사 1층에 상담실과 분쟁조정실 운영

－ 이용방법

민원상담․접수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선정
(법률지원담당관)

조정확정/거부
(조정위원 41명중 2인)

조정결과확인
(이웃분쟁조정센터)
(약 1개월 소요)

❸ 서울시 공익법무사

○ 등기 등 특화된 법률지원이 필요한 복지관, 전통시장 등에 전담 공익

법무사를 1:1로 배치하여 법률 상담을 지원

○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20개 시설에 51명 법무사 배치



 추진계획

❶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를 강화하여 운영 활성화

○ 시민 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 반상회 자료, 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 시내 전광판, 지하철 광고판 등

－ 기타 시민왕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홍보물 배포

○ 마을변호사 인지도 및 자긍심 제고 지속 추진

－ 마을변호사 활동 미담사례, 법률상담 사례를 발굴하여 배포

－ 마을변호사 자긍심 고취 및 활동 우수변호사 표창

○ 법률상담 중심에서 저소득층 법률구조(소송대리 등) 확대 추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중위소득 125% 이하 시민 법률구조 지원

－ 민사·가사 사건, 행정심판, 임금 및 퇴직금 관련사건, 양육권 사건 등

❷ ‘이웃분쟁조정센터’ 전문성 강화

○ 건축물 누수, 소음, 동물분야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참여 확대

－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성 강화

－ 분쟁 조정시 법률전문가를 참여시켜 법적 권리, 의무를 전제로 한 조정 실시

○ 필요시 현장방문, 현장조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조정센터 운영

－ 조정위원들이 분쟁현장을 방문하여 분쟁내용을 파악 합리적 조정지원

－ 동주민센터 등 분쟁지역 공공장소를 활용하여 현장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 서울시내 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 홍보, 분야별 사례를 소개하여 홍보

❸ ‘공익법무사’ 운영 내실화

○ 창업지원센터, 50+센터 등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법무사 지원

－ 대한법무사협회 등 5개 지회에서 법무사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검토

○ 대한법무사협회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지속 운영



5 소송수행 전문성 강화

법률전문가가 직접 소송 수행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소송관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함

 운영개요

○ 소송 수행현황 : 850건(행정 379, 민사 471) (’18.6월말 기준)

수 행 건 수 판 결 확 정
진행중

계 이 월 신 규 계 승 소 패 소 기 타

850 627 223 200 120 58 22 650

○ 소송추진: 市 본청 및 사업소 소송(행정·민사 등) 통합수행

－ 개별부서 소송 직접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및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市 전체 소송을 법률지원담당관에서 통합수행

통 합 前(~’16. 8월) 통 합 後(’16. 8월~)

￭市 본청・사업소 부서 개별 관리
￭판결(승소)시 소송비용 개별 회수

￭市 전체소송 법률지원담당관 통합수행

￭판결(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회수 통합관리

 추진계획

❶ 법률전문관(변호사) 직접 소송수행으로 전문성 강화

○ 법률지원담당관 소속 변호사 9명이 서면작성, 변론출석 등 직접 소송 수행

  
※ 서울시는 변호사 33명을 채용하여 도시재생분야, 민생사법, 감사·복지분야 등

사업부서에 배치하여 법률자문, 법규해석 등 다양한 법률적 지원

○ 법률전문관 소송 직접수행으로 외부대리인 선임비율 지속적 감소

－ 외부 법률고문 선임비율은 ’14년 34%(214건)에서 ’17년 21%(110건)로 지속 감소

❷ 소송수행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전담부서의 소송통합 수행을 통한 체계적인 송무 관리

○ 판결(승소)시 소송비용액 회수 통합관리로 회수율 증가

－ 소송비용 회수율 통합 前 70% 대비 통합관리 後 83.2%로 회수율 13.2% 증가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투자심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투자․출연기관 설립 지원 및 경영평가 실시

 노동이사제 성공적 정착 및 전국 확산



1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적인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 관리로 시정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재정 운용 기반 강화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개 요
－ 기 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통상 5회계연도 작성)

－ 대 상: 일반회계, 특별회계(10개) 및 기금(16개)

－ 내 용: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 및 규모 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의무 및 재량지출 증가율, 투자계획 등

－ 절 차: 계획안 작성 ⇨ 재정계획심의회 심의 ⇨ 계획안 확정 ⇨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 의회 의결(계획 확정)

○ ’18년 ~ ’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 : 억원, %)

구분 2017
(최종)

계획기간 연평균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규모 비중 증가율

계 345,988 1,777,816 338,670 344,194 355,858 364,930 374,164 355,826 100 2.5

일반회계 225,725 1,204,710 224,665 234,699 242,529 249,407 253,410 240,942 67.7 3.1

특별회계 94,094 473,670 93,476 90,328 93,290 95,800 100,776 94,734 26.6 1.9

기 금 26,169 99,436 20,529 19,167 20,039 19,723 19,978 20,150 5.7 △0.6

 한정적인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예산 편성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개 요

－ 재원배분: 사회복지․도시안전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 우선 반영,

시민체감도가 높거나 예산투입 시 성과극대화 가능사업 적기 배정

－ 예산편성: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재정적 실행력 담보를 위하여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요구부터 조정, 심의 및 고시 후 확정까지의 과정



－ 예산편성 절차: 본예산 기준

~ 6월 : 사업계획수립및사전절차이행(실․본부․국), 세입전망(기획조정실)

7월 : 예산편성방향, 편성기준통보(기획조정실⇨실․본부․국)

8월 : 예산안 요구서 작성 및 제출(실․본부․국⇨기획조정실)

9월 ~ 10월 : 예산안 조정(기획조정실), 예산안 확정(시장)

11월 1일 : 예산안 제출(시장⇨시의회)

11월 ~ 12월 : 예산안 심의 및 의결(시의회, 기한 : 12.16.), 예산 고시(시장)

○ ’17년 ~ ’18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A)
2017년 증 감

당초(B) 최종(C) 당초(A-B) 최종(A-C)

합 계 318,141 298,011 319,819 20,130 △1,678

일 반 회 계 224,665 206,398 225,725 18,267 △1,060

특별회계(10개) 93,476 91,613 94,094 1,863 △618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

○ 예산집행: 시의회에서 승인된 목적과 예산액 한도에서 집행

－ 집행관리: 시정핵심사업 등의 공정과 예산집행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및 이월․불용액 발생 최소화

－ 집행절차: 집행계획 수립 및 요구(실․본부․국) ⇨ 예산배정 계획 수립

및 배정(기획조정실) ⇨ 사업추진 및 집행(실․본부․국)

○ 예비비 사용 및 전용 등 예산 변경: 제한적 운용

－ 회계연도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하여 시의회에서승인된 예산 변경 최소화

－ 시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존중을 위해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시의회 보고 의무화



2 투자심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주요 사업의 투자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추진

효과성을 도모하고 건전 재정운영 강화

 운영개요

○ 개 념 : 주요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 심사

○ 근 거 : 지방재정법(37조)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 대 상

- (시 투자심사) 일반투자사업시40억원이상, 자치구60억원이상(전액구비사업제외)

- (중앙투자심사) 일반투자사업 시 300억원 이상, 자치구 200억원 이상

- (재심사)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 30% 이상 증가 사업 등

○ 기 준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재원조달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분석

○ 방 법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5명 내외 심의(외부 12, 내부 3)

○ 결 정 :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 시 기 : 정기 1차(3.22), 2차(5.31), 3차(7.26), 4차(9.20) / 수시

 추진실적

○ 2017년 : 총 166건, 사업비 39,447억원 규모

- 적정 29, 조건부 추진 124, 재검토 13건

○ 2018년 상반기 : 총 32건, 사업비 20,921억원 규모

- 적정 4, 조건부 추진 25, 재검토 3, 부적정 1건

 추진계획

○ 지역간 균형발전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고려한 투자심사 추진

○ 투자심사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제도의 내실화 도모



3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및 경영평가 실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신규 설립단계부터 적정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영단계에서 사회적 가치창출 등의 공정한 경영평가를 통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

 운영현황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기관현황 : 23개 기관(투자기관 5, 출연기관 18)

○ 대상업무 : 교통, 주택, 에너지, 문화, 의료, 장학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

 설립지원

○ 투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총괄검토 및 설립 지원

- 사업적정성, 설립타당성 등 사전검토, 행안부 설립협의, 매뉴얼 제공 등 운영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행안부 1차 협의

⇒

설립타당성
검 토

⇒

운영심의위심의
*출자출연기관만해당

⇒
행안부2차협의

⇒

설립심의위
*공사공단만해당

⇒

조례제정 및
재단설립

(소관부서 및
공기업담당관)

(소관부서) (공기업담당관)
(소관부서 및
공기업담당관)

(소관부서) (소관부서)

○ 최근 3년간기관추이 : 7개 신설(공사1, 재단6), 1개 통합(교통), 1개 전환(관광재단)

 경영평가
○ 경영평가 : 매년 1회(4~8월) 실시 / 투자기관(행안부)․출연기관(서울시)

○ 평가대상 : 20개 기관 (투자 5, 출연 15) *공공보건․120재단․기술연구원(’19년부터)

○ 평가내용 : 리더십, 경영성과, 재무성과, 사회적가치, 정책준수 등

○ 평가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평가급 지급 및 경영개선 환류 등

 추진계획

○ 시민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경영혁신 추진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18.7.~9.) *’18.9. 혁신보고회 개최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평가권(행안부) 지방이양 추진

- (현행 경영평가권 이원화) 투자기관 - 행안부, 출연기관–지자체



4 노동이사제 성공적 정착 및 전국 확산

노동이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노사상생․협력의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선도적으로제시, 시민을위한사회적가치실현은물론 ‘한국형모델’로 전국확산도모

 추진배경

○ 근로자의 경영참가 확대를 통하여 권리행사 및 주인의식 고취 필요

○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시민서비스 증진 기여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 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16.9.29.공포․시행)

○ 대상기관 : 정원 100명이상기관【300명 미만(1)/300명이상(2)】*100인미만이사회의결로가능

○ 도입현황 : 16개 기관 22명 도입완료 (투자 5개/8명, 출연 11개/14명)

 추진실적

○ ’16.10. 전국 확산 분위기 조성 조례제정기념토론(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진행)

○ ’17. 7.~ ‘노동이사제도입’ 국정 100대과제로채택, 중앙정부제도설계지원

○ ’17.~’18. 노동이사․임직원교육, 국외연수, 사례집전국배포등

○ ’18. 7. 지방공기업 CEO 포럼시 ‘노동이사제 도입 사례’ 발표 등

 추진계획

○ 중앙정부 관련법 개정 관련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법제화 추진

- 지방공기업법(행정안전부),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노동이사제 전국단위 토론회 개최(’18.11.12. 예정)

○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노동이사제 모델’ 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

- 1단계(’17년~’19년) : 제도안착 / 2단계(’20년~’22년) : 성과분석 토대 노동이사 역할 확대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서울-평양 도시교류 추진

 타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

 서울형 우수 정책수출 및 국제기구 유치로
서울의 위상 강화



1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서울-평양 도시교류 추진

비군사적·비정치적이고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 사업목적 : 서울-평양 교류를 통한 남북 신뢰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정착

○ 사업재원 :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액 201억원, ’18.7월 기준 잔액 166억원)

※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 피해 지원(’04.5월)을 계기로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04.7월)

 추진실적

○ 기금 조성 후 인도적 지원 및 문화교류 등 직접 교류사업 추진

－ 평양 조선종양연구소 지원, 북한수해 지원,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지원 등

○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남북교류 중단 이후 통일기반 조성 추진

－ 6·15 및 10·4 공동선언 기념 학술회의 지원, 시민대상 평화·통일 교육 등

○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남북교류협력 행사 협력 및 지원(’18.2월)

－ 북측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2.11),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2.12)

 추진계획

○ UN 및 미국 대북제재 현실 감안, 우선 추진 가능한 문화·체육 교류 추진

－ 경평축구, 제100회 전국체전 남북 공동개최, 서울-평양 교향악단 교류 등

－ 통일부 등 정부 공식채널을 통해 기 제안, 북측대남기구와 시기·장소 등 협의 추진

○ 문화·체육 등을 통한 교류 계기 마련 이후 경제·인프라 협력 순차 추진

－ 평양 산림녹화 지원, 태양광 설치,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상·하수도 개량 등

－ 인적·기술적 교류 및 현지조사 우선 실행, 제재 완화·해제 이후 본격 추진

○ 남북교류협력 전담조직 확대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추가 확보 : 8월~

－ 남북협력담당관(3팀, 남북협력정책팀·사회문화교류팀·경제협력지원팀) 신설(8.2)

－ 장기적·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추가 확보



2 타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

농촌 자원을 기반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기반 마련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기반 조성

○ 교류협력 중간지원조직 운영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추진방법

분 야 내 용

안전한 먹거리 확보 공공급식 등 서울시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

농어촌 체험 교류 도농친화교육프로그램운영 및 지역명소 발굴로 시민 방문확대

유휴자원 발굴·활용 지역유휴자원활용및교류거점공간확보

도농연계 일자리 창출 도시의 중장년층·청년 대상 도농일자리 마련

지속적 소통 협력 민·관협력네트워크구성, 협약 자치단체간 소통·협력강화

 추진실적

○ 우호교류협약 체결 : 총 50개 지차제(광역 12, 기초 38)

○ 지역상생 교류협력사업 시행 : 5개 분야 21개 사업

－ 직거래 장터(15개소), 도농상생 공공급식(총6개 자치구)

－ 어린이 농촌유학체험(120명), 청소년 역사문화체험(2,700명)

－ 폐교활용 캠핑장 조성(7개소), 지역출신 대학생 주거마련(14개 시·군 178실)

－ 체류형 귀농지원(5개소), 우포늪 내 서울숲 조성

－ 도시 중장년 일자리 교류(교육 6회), 귀농·귀촌 영농교육(4과정 900명)

 추진계획

○ 민선7기 지역상생 실천 기본계획 수립 : ’18년 하반기

○ 지역상생교류 복합 거점공간 조성·운영 : ’18년 하반기



3 서울형우수정책수출및국제기구유치로서울의위상강화

서울형 정책모델의 해외 진출,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활성화로 글로벌 도시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

 추진방향

○ 해외도시와의 상생발전 도모 및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활성화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글로벌 도시문제
공동 해결

민간기업 
진출 플랫폼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 서울 조성

• 서울 솔루션 개발 공유
• 현지 맞춤 자문, 컨설팅

• 해외시장 공동 개척
• 민관협력 사업 개발

• 국제기구유치
•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추진실적

○ 30개국 42개 도시 총 60개 우수 정책 해외 진출 성과 달성

계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상수도 소방 도시계획 기타

60건 27건 9건 9건 4건 3건 2건 6건

※ 지역별 : 아시아 37건, 아프리카 6건, 중남미 6건, 유럽 5건, 중동 3건, 오세아니아 3건

○ 공신력 있는 국제평가 참여 및 수상으로 서울의 브랜드 제고

－ ’18년 리콴유세계도시상 수상, ‘17년 세계대중교통협회 혁신정책상 등

○ 다양한 분야 국제기구 30개 유치로 글로벌 도시 환경 조성

－ 정부간 기구 16개, 준정부간 기구 7개, 국제 비영리 단체 7개 유치

 추진계획

○ 유관기관, 민간기업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한 정책수출 성과 창출

○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 기회 확대로 우수정책 진출사업 활성화 기여

○ 국제기구 유치 기반 강화 및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신규 유치


